
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훼손하면 안 돼

민주적 입법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 "국책사업"으로 추진되던“행정중심복합도

시”건설이 일부 정치권 반대로 수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.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는 반대

논리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정 속에서 이

미 충분한 논의가 끝난 내용들이다.

모든 국가적 시책은 부정과 긍정적 파급효과가 공존하기 마련이다. 행정중심복합도시는

다양한 파급효과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 사항이다. 일부 부정적

인 영향만을 근거로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·축소시켜서는 안 된다.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행

정부처 이전만으로 50만 명의 도시가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

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자체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. 

행정도시의 건설은 처음부터 행정부처와 함께 국가중추기능을 하는 문화, 교육, 연구개발,

과학기술 및 국제 업무기능 등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. 행정중심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

한 거점도시로 건설되기 바란다면 정부부처의 이전과 함께 인구흡입력이 큰 과학기술벨트,

국립대학캠퍼스의 이전 등 첨단기술과 연구개발, 교육 및 문화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

치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.

지금에 와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훼손하면 135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현

재 전국 10개 시·도에서 건설 중인 혁신도시의 추진도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대

혼란과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된다. 

백해무익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 논란, 지금 당장 거두어들이

는 것이 상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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